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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 is in the stage of building a Empty House policy system. However, we don’t know exactly 

what our Empty House policy was set up correctly.

In order to find a way to help the establishment of the Empty House policy system in Korea, 

we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case of Japan which experienced the Empty House 

policy before our country.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Empty House policy 

of Japan and the Empty House policy of Korea are as follows;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a Empty House policy system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Empty Houses,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ies of Empty House owners, and to support volunteer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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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시기에 도시로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인구유출

과 함께 빈집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빈집은 산업기반이 약한 중소도시와, 점차 

대도시의 외곽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빈집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2000년 1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빈집의 철거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을 정비해오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경우 그동안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시 내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폐⋅공가의 철거 규정만 

있어서 빈집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는데, 2016년 1월 ｢건축법｣ 개정

을 통해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지방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을 명

문화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 정비에 관한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1 이후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을 제

정⋅공포 하였고,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이후 지자체라 함)가 빈집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례

를 제정하여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10월 서울시 노원구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에서부터이다. 이후 2018년 6월 1일, 빈집조례를 제정하

여 운영 중인 지자체는 총 68개 지역이다. 조례는 각 지역의 빈집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법이 수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과 

기존에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빈집조례의 시행으로 빈집관리 정책체계를 충분히 갖

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빈집정책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빈집

정책체계 구축에 참조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즉, 올해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비롯한 빈집정책체계는 부족한 점이 없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보다 빈집정책을 먼저 시행한 일본의 정책사례를 탐색한다. 일본은 빈집문

제에 대하여 2010년부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대응해 오고 있으며, 2014년에 ｢空

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일본의 빈집정책 추진체계를 우리

나라와 비교⋅분석하여, 빈집정책으로 채택한 정책수단과 운영방법 등에서, 우리나라

의 빈집정책에 참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한상훈. (2017). “효과적인 빈집 활용 정책수립의 법적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9집, 

p.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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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내용과 구성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빈집정책 체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번에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과 각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인 68개의 빈집조례를 분석 대

상으로 한다. 빈집조례의 분석은 지자체마다 조문의 내용이 각기 다르므로, 전체 68개

의 빈집조례에 수록된 조문 전체를 통합한 후에 이를 같은 범주의 내용끼리 표준화하

여 조문내용의 채택여부를 분석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총 64개 조문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조문의 분석은 빈집과 관련한 

내용이 수록된 제1조부터 제15조까지만 대상으로 한다. 일본의 빈집정책 체계는 ｢빈집

대책특별조치법｣과 지자체의 조례 355개2를 분석한다. 일본의 빈집조례는 각 지자체마

다 각기 그 명칭도 다르고, 채택하고 있는 조문의 내용도 차이가 많다. 일본 빈집조례 

중에는 환경관리 내용이 중점이 되는 등의 빈집과 무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우수사례로 소개3한 교토시의 빈집조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빈집관련 법과 조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조문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하여 이를 분석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조례의 명칭에서 사용된 단어를 비

교하여 양국의 빈집조례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본다. 이와 같은 분석과정을 

종합하여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빈집정책의 방향을 설정에 참조할만한 시

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Ⅱ장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빈집정책체계를 살펴보고, Ⅲ장에서 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빈집정책을 비교한 다음, Ⅵ장 결론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일본과 우리나라의 빈집정책

1. 일본의 빈집정책

1) 일본의 ｢빈집대책특별조치법｣

일본은 2014년 11월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2015년 2월에 법이 시행되

었다. 같은 해 5월에 빈집정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기본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공

2 平成26年4月1日現在_国土交通省による都道府県等への調査結果, 2014년 4월 1일 기준 일본 지자체

의 조례는 총 335개였으며 본 논문은 이를 대상으로 한다.

3 国土交通省. (2017).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施行状況等について�.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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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였다.

일본 ｢빈집대책특별조치법｣에는 기초 지자체(市町村)장이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

는 ‘특정빈집’ 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특정빈집은 “그대로 방치하면 붕괴 등 크게 

보안상 위험에 처할 상태, 또는 현저하게 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 적절한 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크게 경관 손상을 입히고 있는 상태, 기타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치하여 부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빈집”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장이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정한

다. ‘특정빈집’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은 빈집의 소유자에 대하여 환경보전조치 권고, 

위해방지조치 권고 등의 관리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특정빈집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를 순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역지자체(都道府県)와 기초지자체는 국토교통대신이 정한 ‘빈집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각자 역할에 맞는 빈집대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빈집대책의 내용에는 빈집대

책의 원활한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한 세제상의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빈집과 관련하여 지자체 장이 조세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초지자체

가 빈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빈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

체는 빈집대책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담당하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지자체 

의회 의원, 법률, 부동산, 건축, 복지, 문화 등에 관한 학식 경험자와 기타 시정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와 같은 일본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조항 시정촌(市町村)의 역할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역할

제1조 빈집 등 대책 계획의 작성 

제4조
빈집 등 대책 계획의 작성의 내용 및 시행

빈집대책의 공포, 정보제공, 기술자문 요청

제7조 협의회 설치 운영

제8조 도도부현 지사의 하부 지자체 지원 시정촌(市町村) 빈집대책 지원

제9조 빈집의 출입조사

제10조 빈집정보의 이용

제11조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12조 빈집관리 촉진

제13조 빈집부지활용

제14조 빈집관련 청문절차 및 방법

제15조 재정상, 세제상 조치 재정적 지원

제16조 과태료

표 1. 일본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의 지자체별 역할 구분

자료: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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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대책 조례의 내용

일본의 빈집 조례는 2010년 7월 제정된 토코로자와시(所沢市) ｢빈집 등의 적정 관

리에 관한 조례｣가 시초이다.4 일본 국토교통성의 2017년 3월 31일 시점의 전국 각 지

자체의 조례제정현황에 따르면 전국 357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5 일본 지자체 빈집조례의 내용은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

만, 2013년 이후에 탄생한 조례를 타 지방의 조례를 모방하여 내용과 형식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 중에서 2017년 10월 5일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대책 우

수사례6에 대표적으로 소개된 교토시(京都市)의 빈집대책 조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

면 다음 표 2와 같다.

교토시 조례의 특징은, 총 30개의 조문 중에 빈집의 관리를 규정하는 조항이 12개로, 

조문 내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의 빈집조례 중에는, 다음 표 2의 교토

시 빈집조례와는 달리 빈집관리를 위한 행정명령과 같은 일부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2000년 이전에 환경조례나 경관조례로 제정된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일본 지자체의 빈집조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것은 빈집의 관리수단에 대한 규정들이다. 즉, 일본의 빈집조례는 빈집의 발생예방, 

빈집의 적정관리, 빈집의 관리명령, 특정빈집의 지정과 행정대집행 등, 빈집의 관리측

면 전 과정에 걸쳐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다.

4 北村　喜宣. (2015). “空家対策特措法の成立と条例進化の方向性”, ｢都市自治体と空き家 ー課題⋅

対策⋅展望ー｣, 公益財団法人 日本都市センター. p.12.

5 国土交通省. (2017).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施行状況等について�. p.2.

6 地方公共団体の空き家対策の取組事例. (2017.10.5.) 国土交通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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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세부내용

1 목적 빈집발생예방, 적정관리, 부지의 활용, 양호한 환경조성

2 정의 빈집, 특정빈집, 건축물, 소유자, 부지 등

3 기본이념 생활환경보전, 빈집활용, 빈집유통, 커뮤니티 활성화

4 지자체의 책무 빈집활용촉진, 시민단체 활동협력, 시민참여 촉진

5 빈집 소유자의 책무 빈집의 활용 및 적정관리

6 사업자의 책무 빈집의 활용 및 유통의 촉진

7 시민의 책무 빈집발생 예방에 협력, 빈집활용에 협력

8 자치, 활동단체의 역할 빈집 정보파악 및 빈집활용이 추진에 적극적 참여

9 상호협력 소유자, 사업자, 시민, 자치단체, 시민활동단체 협력

10 기본시책 지자체의 전담부서의 업무, 상담, 지도, 조언, 정보제공, 활동지원, 교류촉진 등

11 빈집발생예방 노후 건물의 수선 및 조치 및 지원

12 빈집의 활용 이용 가망이 없는 경우 매도, 임대 등의 조치

13 빈집의 적정관리 소유자가 관리부전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

14 빈집발생 예방 상담 및 조언이나 지도

15 특정빈집의 관리조치 특정빈집의 지정, 소유자 청문, 표지판설치

16 특정빈집 외 관리명령 빈집대책특별조치법과 행정절차법 준용

17 특정빈집의 관리명령 빈집대책특별조치법과 행정절차법 준용

18 소유자부재 빈집조치 소유자조사, 직접관리조치, 표지판설치

19 긴급안전조치 위해가 되는 빈집에 대한 직접 안전조치

20 경미한 조치 출입문, 창문폐쇄 등 방법, 방재예방 직접조치

21 관련기관 협조요청 직접조치시 관련기관, 자치단체 등에 협조요청

22 부지의 활용 철거부지의 적절한 활용조치

23 빈집대책 협의회 법에서 정한대로 협의회 설치

24 협의회 조직 위원 20인 이내 구성

25 위원의 임기 2년, 재임가능, 보궐시 전임자의 잔여임기 승계

26 비밀 준수 의무 퇴임 후까지 직무상 비밀 준수

27 조사 빈집과 그 부지

28 보고요구 소유자 등에게 빈집의 관리상황을 보고 요구

29 출입조사 출입조사의 절차와 방법

30 위임 조례의 시행은 시장이 행함

31 과태료 관리명령 기피, 특정빈집 관리명령 기피 등, 출입조사방해 등 50만엔 이하 과태료 처분

자료: 京都市空き家等の活用, 適正管理等に関する条例. (2013.12.24.) 참조 작성

표 2. 일본 교토시(京都市) 빈집조례의 내용

다음 표 3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지자체 빈

집대책 추진실적 자료에 포함된 일본 지자체의 빈집관리조치 이행상황이다. 이 내용은 특

정빈집의 관리에 대한 조언⋅지도, 권고, 관리명령(유기물 및 폐기물 처치, 안전상 예방조

치 등), 행정대집행, 약식대집행 등의 단계적 조치에 대한 각 지자체별 집행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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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조치대상물

주택 비주택
부속공작물

(문, 담 등)
입목 등

기타

(옹벽 등)

지도⋅조언

(비율)

3,515

(100%)

2,739

(78%)

252

(7%)

226

(6%)

878

(25%)

138

(4%)

권고

(비율)
210 (100%)

195

(93%)

10

(5%)

13

(6%)

52

(25%)

6

(3%)

명령

(비율)

19

(100%)

14

(74%)

3

(16%)

2

(11%)

3

(16%)

3

(16%)

대집행

(비율)

10

(100%)

9

(90%)

1

(10%)
- -

1

(10%)

약식대집행

(비율)

27

(100%)

20

(74%)

4

(15%)

2

(7%)

2

(7%)
-

표 3. 일본 지자체의 빈집관리조치 이행상황

자료: 国土交通省. (2017).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施行状況等について�. p.11.

위 표 3을 보면 빈집관리에 대한 조언⋅지도 건수는 매우 많은 반면, 권고 건수는 

매우 적고, 약식대집행 건수가 빈집관리명령과 대집행 건수보다 많다. 이는 대부분의 

빈집관리 조치가 지자체의 지도와 조언단계에서 순조롭게 완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 1,741개의 시구정촌(市区町村) 중에 370개의 지자체가 빈집협의회를 구성

하고 있다.7

3) 일본 빈집대책 조례의 명칭 분석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2014년 조례제정지역 발표 자료에 수록된 총 355개 지자체의 

조례의 내용과 명칭을 분석하였다. 2013년 이후 제정된 일본 각 지자체의 빈집조례들

은 제목과 내용면에서 유사한 반면, 그 이전에 제정된 조례들은 각 지방마다 명칭과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다음 표 4와 같이 일본 전체 지자체의 조례의 명칭을 비교해 

보면 ‘빈집 등 적정관리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이 가장 많다.

7 国土交通省. (2017).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施行状況等について�.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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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조례의 명칭 수량 (개)

빈집 등 적정관리에 관한 조례 221

환경미화에 관한 조례 6

환경만들기 조례(오염물, 생활안전, 빈집의 적정관리) 4

경관조례 3

폐옥대책조례 2

마을만들기 조례 2

빈집 등 적정처리 및 환경 미화에 관한 조례 2

환경미화조례 2

생활환경보전조례 1

빈집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1

빈집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쓰레기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조례 1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조례 1

기타 108

표 4. 일본 빈집조례의 명칭 분석

자료: 国土交通省. (2014). 国土交通省による都道府県等への調査結果(2014.4.1.). 참조작성

조례의 명칭에 사용된 각각 단어의 수량을 파악하여, 어떤 단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빈집조례의 명칭에 사용된 단어는 조례의 성격과 내용을 

대표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8의 분석방법에 기초

하고 있다. 다음 표 5의 결과에서 보면 분석대상 총 355개의 조례명칭 중 ‘관리’라는 

단어와 ‘빈집’이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해 보면 일본의 

빈집조례 ‘빈집의 관리’를 중시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관리 빈집 환경 만들기 보전 안전 미화 추진 활용 가옥 경관 처리

284 272 35 24 16 11 10 10 10 5 5 4

표 5. 일본 빈집조례 명칭에 사용된 단어 구분

자료: 国土交通省. (2014.4.1.) �国土交通省による都道府県等への調査結果� 참조작성

8 자연어 처리 기반 텍스트 마이닝은 언어학, 통계학, 기계 학습 등을 기반으로 한 자연언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반정형/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기술과 추출된 특징으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출처: 국립중앙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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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빈집정책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2016년 8월 이헌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2017년 

2월 8일 제정⋅공포되어 2018년 6월 14일 시행되었다. 이로써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지역의 빈집정비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 도시지역의 빈집활용과 정

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나 빈집활용 사업이 안정적

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우리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빈집을 비롯

한 소규모 주택정비가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자 2인 이상이 추진하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간소하게 실행이 가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하던 ‘소규

모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

대하였다는 점이다.9 또한 그동안 통일되지 않았던 빈집에 대한 정의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

하는 주택’으로 명문화하였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빈집관련 내용과 소규모 주택정비의 내용이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목적,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는 빈집관련 내용, 제16조부터 제64조까지는 소규모주택의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내용은 쟁점이 아니므로 그 내용의 

검토는 생략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내용을 요약한 다음 표 6을 보면, 제9조~제10조는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제9조는 정비사업의 방법을 규정하고, 제10조는 정비사업

의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시행은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안전사고나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는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으며(제11

조), 직권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보상비를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록 

사회적으로 문제를 유발한 빈집이지만 사유재산이므로 공공이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할 책임을 다한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접지역에 위해가 되는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빈집에 대한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은 없다. 더욱

이 문제가 되는 빈집을 철거하기 위하여 공공이 사회적 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도 보상

비를 공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빈집을 자진 철거하는 유인이 사라질 것이 

우려된다. 이는 자비를 들여 자진 철거를 하는 소유주에게 상대적인 역차별이 될 뿐만 

9 권혁삼. (2016). “빈집활용과 임대주택 확충, 법안제정 동향”, 도시와 빈곤 제109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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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빈집 소유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조항 내용 세부내용

제1조 목적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제2조 정의 빈집: 지자체장이 확인한 1년 이상 방치한 주택

제3조 타법과의 관계 빈집정비에 우선적용, 농어촌정비법과는 무관

제4조 빈집정비계획 기본방향, 추진계획,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등

제5조 실태조사 기초자치단체장의 실태조사 방법

제6조 빈집 등에 출입 실태조사 등을 위한 빈집출입 절차와 방법

제7조 출입의 손실보상 빈집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제8조 빈집정보 이용요청 기초자치단체 등의 빈집관련 정보이용과 활용방법

제9조 빈집정비사업 빈집의 정비사업의 유형을 규정

제10조 빈집정비사업 시행자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주체를 규정

제11조 빈집의 철거 빈집철거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

제12조 사업시행 인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인가 절차와 방법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행계획서의 구성내용

제14조 준공인가 및 고시 준공인가의 요건과 고시의무를 규정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광역자치단체 책임 하에 빈집 정보시스템구축

제16조~제64조: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내용

표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내용

자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참조작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의 실태조사, 그리고 빈

집철거가 포함된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빈집의 실태조

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은 광영자치단체장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빈집관련 조례

(1) 조례 제정현황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대응한다는 것은 빈집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빈집의 증가는 인구와 세대구조와 관련이 깊어 인구감소

가 진행 중인 지역일수록 빈집문제에 민감할 수 있다. 다음 표 7의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빈집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빈집비율이 높은 경남과 경북의 빈집 관련 조례제

정 현황이 저조하게 나타난다. 특정지역의 조례제정 비율이 낮은 경우, 주택조례, 건축

조례, 정비사업 조례 등 유사 조례에 빈집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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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2011.10.13.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4.2.6.

3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군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2015.10.1.

4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5.10.1.

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5.10.8.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 2015.10.12.

7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정비사업 구역 빈집 관리 조례 2015.10.12.

8 경상남도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5.10.29.

9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 2015.11.6.

10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2015.11.9.

11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2015.11.19.

12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5.12.30.

13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5.12.31.

14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빈집 관리에 관한 조례 2015.4.24.

표 8. 우리나라 지자체 빈집조례 명칭 및 제정현황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수(개) 249 26 17 9 11 6 6 6 1

조례수(개) 68 6 5 4 2 4 0 1 0

제정비율(%) 27.3 23.1 29.4 44.4 18.2 66.7 0 16.7 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자체수(개) 32 19 13 16 15 23 24 22 3

조례수(개) 10 3 9 3 5 11 2 3 0

제정비율(%) 31.3 15.8 69.2 18.8 33.3 47.8 8.3 13.6 0

표 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조례 제정현황

자료: 국가정보법령센터 2018년 6월 1일 빈집조례 조사를 기준으로 작성

우리나라는 총 68개의 지자체에서 빈집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10 위 

표 7의 우리나라 지자체 빈집조례 명칭 및 제정현황을 보면, 전국의 지자체 수가 249개 

이므로 빈집조례의 제정비율은 27.3%가 된다. 이를 제정비율이 높은 지방별로 살펴보

면 충북이 69.2%, 광주 66.7%, 전남 47.8%, 대구 44.4%, 전북 33.3%, 경기 31.3%, 부산 

29.4% 순으로 전국 평균인 25.7%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대전과 제주, 세종은 아직 빈

집조례의 제정이 없고, 경북 8.3%, 경남 13.6%, 강원 15.8%, 울산 16.7%로 제정비율이 

낮았다. 이 지역은 빈집정비 내용을 정비사업 조례나 건축조례 등에 포함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0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6월 1일 검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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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5.4.30.

16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5.6.5.

17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2015.6.8.

18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2015.6.8.

19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군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 조례 2015.6.15.

20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2015.8.11.

21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5.9.25.

22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1.5.

23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1.8.

24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2016.1.15.

2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10.31.

26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빈집 정비 조례 2016.11.1.

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 2016.11.3.

28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2016.12.13.

29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2016.12.29.

30 전라북도 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16.12.30.

31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2.19.

32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2.19.

3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3.1.

34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정비사업구역 빈집정비 조례 2016.3.23.

35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3.30.

36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4.8.

37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2016.4.20.

3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2016.5.13.

39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5.17.

40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5.31.

41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6.3.

42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6.10.

43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7.12.

4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7.13.

45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7.18.

46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8.10.

47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2016.8.12.

48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9.23.

49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2016.9.30.

50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2016.9.30.

51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 빈집관리 조례 2017.1.2.

5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7.2.28.

53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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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2017.3.2.

55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7.3.6.

56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7.3.27.

57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7.3.30.

58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빈집 정비 조례 2017.4.3.

59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7.4.14.

60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7.6.15.

61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7.6.22.

62 강원도 삼척시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2017.6.23.

63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 2017.6.30.

64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 2017.9.29.

65 강원도 철원군 철원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2017.11.7.

66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7.12.28.

6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2018.2.27.

6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18.4.4.

자료: 국가정보법령센터 2018년 6월 1일 빈집조례 조사를 기준으로 작성

(2) 조례의 명칭분석

우리나라 빈집관련 조례의 명칭에 사용된 단어를 분석하여 조례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자체가 조례의 명칭을 사용할 때 그 구성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아주 기초적인 텍스트 마이닝 기

법11으로써, 어떤 단어의 사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아보고 그 단어의 의미로 

조례의 성격을 유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빈집관련 조례의 명칭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 표 9와 같이 위 표 8에서 제시된 전국 68개 빈집조

례의 명칭에 들어있는 단어의 개수를 검색하여 채택비율을 도출하였다.

집계결과 조례의 명칭에 사용된 단어는 총 8개로 ‘빈집’ ‘정비’ ‘지원’ ‘관리’ ‘활용’ 

단어 빈집 정비 지원 관리 정비사업구역 활용

개수 (개) 68 60 47 10 5 3

채택비율 (%) 100 88.2 69.1 14.7 7.4 4.4

표 9.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빈집조례 명칭에 사용된 단어분석

자료: 국가정보법령센터 2018년 6월 1일 빈집조례 조사를 기준으로 작성

11 자연어 처리 기반 텍스트 마이닝은 언어학, 통계학, 기계 학습 등을 기반으로 한 자연언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반정형/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기술과 추출된 특징으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자료: 국립중앙과학관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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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구역’ ‘도시’ ‘농촌’이었다. 이 중에서 ‘도시’ ‘농촌’은 각각 1개씩으로 채택비

율 낮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 표 9의 분석결과를 보면 ‘빈집’이라는 단어의 사

용은 모든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정비 88.2%’와 ‘지원 69.1%’이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빈집을 ‘정비의 대상이나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의

미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관리 14.7%’나 ‘활용 4.4%’은 채택비율이 낮아 빈집을 활

용이나 사업의 대상으로 여기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Ⅲ. 일본과 우리나라의 빈집정책 비교

1. 빈집관련 법의 비교

앞의 Ⅱ장에서 살펴 본 일본의 ｢빈집대책특별조치법｣과 우리나라의 ｢빈집 및 소규

모주택 정비법｣을 다음 표 10과 같이 비교한다. 이를 통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조항 일본 ｢빈집대책특별조치법｣ 한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1조 목적 목적

제2조 정의 정의

제3조 빈집 등의 소유자 책무 타법과의 관계

제4조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 빈집시책 등의 기본지침 빈집 등 실태조사

제6조 빈집 등 대책계획의 수립주체와 내용 빈집 등에의 출입

제7조 협의회 설치 운영 빈집 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제8조 도도부현 지사의 지초 지자체 지원 빈집정보의 이용

제9조 빈집의 출입조사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0조 빈집정보의 이용 빈집정비사업 시행자

제11조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빈집의 철거

제12조 빈집관리 촉진 사업시행 인가

제13조 빈집철거 부지의 활용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제14조 특정빈집의 지정과 관리절차 준공인가 및 고시

제15조 재정상, 세제상 조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제16조 과태료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내용임

표 10. 일본 ｢빈집대책특별조치법｣과 우리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비교

비교결과 유사점은 목적, 정의, 지자체의 빈집계획의 수립규정, 빈집실태조사,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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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토시 빈집조례 우리나라 빈집조례 표준화 내용

1 목적: 빈집발생예방, 적정관리, 부지의 활용, 양호한 환경조성 목적: 범죄, 붕괴, 화재발생 방지 및 정비지원

2 정의: 빈집, 특정빈집, 건축물, 소유자, 부지 등 정의: 빈집, 빈집 정비사업

3 기본이념: 생활환경보전, 빈집활용, 빈집유통, 커뮤니티 활성화 없음

4
지자체의 책무: 빈집활용촉진, 시민단체 활동협력, 시민참여 

촉진

지자체장의 책무: 빈집정비를 위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

상의 조치

5 빈집 소유자의 책무: 빈집의 활용 및 적정관리 없음

6 사업자의 책무: 빈집의 활용 및 유통의 촉진 없음

표 12. 일본 교토시 빈집조례와 우리나라 빈집조례 표준화 내용의 비교

정보의 구축 등이었고 나머지 부분의 조문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구분하여 정리하

면 표 11과 같다.

구분 일본 ｢빈집대책특별조치법｣ 한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유사점 목적, 정의, 지자체의 빈집계획의 수립규정,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의 구축 

차이점

빈집 소유자의 책무

빈집대책 협의회의 설치

특정빈집의 지정과 관리

빈집 철거 부지의 활용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소유자 의견청취

빈집에 대한 세제상의 조치

관리명령, 실태조사 방해시 과태료 부과

빈집정비사업

빈집의 철거 후 보상

소규모주택정비와 관련된 내용 포함

표 11. 일본 ｢빈집대책특별조치법｣과 우리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비교

위 표 11에서 나타난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공공이 주도하는 빈집 정비사업

을 전개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반면, 일본은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리명령, 행정

대집행과 불응시에 과태료 부과에 이르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는 점에

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일본은 빈집의 정비와 활용의 유인책으로 세제수단을 활용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지자체 빈집조례의 비교

우리나라와 일본의 빈집조례 비교는 다음 표 12와 같이 우리나라는 68개 조례의 표

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교토시 조례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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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교토시 빈집조례 우리나라 빈집조례 표준화 내용

7 시민의 책무: 빈집발생 예방에 협력, 빈집활용에 협력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

층 소유의 빈집

∙ 범죄예방 및 안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활용 동의

한 경우

∙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내 

소재 내 방치된 본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

∙ 범죄예방 및 안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 소유자가 정비 후 임대에 동의한 경우

∙ 소유자가 정비 후 예술인들의 작업실 등으로 사용을 

동의한 경우

8
자치, 활동단체의 역할: 빈집 정보파악 및 빈집활용의 추진에 

적극적 참여
없음

9 상호협력: 소유자, 사업자, 시민, 자치단체, 시민활동단체 협력 없음

10
기본시책: 지자체의 전담부서의 업무, 상담, 지도, 조언, 정보

제공, 활동지원, 교류촉진 등
없음

11 빈집발생예방: 노후 건물의 수선 및 조치 및 지원 없음

12 빈집의 활용: 이용 가망이 없는 경우 매도, 임대 등의 조치
빈집활용: 철거하고 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나 리모델

링 후 공공시설 활용, 활용 대상자는 공개모집 후 심사선정

13 빈집의 적정관리: 소유자가 관리부전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없음

14 빈집발생 예방: 상담 및 조언이나 지도
지도⋅감독: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15 특정빈집의 관리조치: 특정빈집의 지정, 소유자 청문, 표지판설치 빈집 관리 :

∙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 폐쇄조치

∙ 안전사고방지 및 범죄, 화재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

∙ 각종 출입구 폐쇄조치

∙ 가설 울타리 설치

∙ 정비사업구역의 경우 사업자의 CCTV 설치 권고

∙ 철거 권고⋅고지

16 특정빈집 외 관리명령: 빈집대책특별조치법과 행정절차법 준용

17 특정빈집의 관리명령: 빈집대책특별조치법과 행정절차법 준용

18 소유자부재 빈집조치: 소유자조사, 직접관리조치, 표지판설치

19 긴급안전조치: 위해가 되는 빈집에 대한 직접 안전조치

20 경미한 조치: 출입문, 창문폐쇄 등 방법, 방재예방 직접조치

21 관련기관 협조요청: 직접조치시 관련기관, 자치단체 등에 협조요청 관련기관 협조요청: 경찰서, 소방서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22 부지의 활용: 철거부지의 적절한 활용조치 없음

23 빈집대책 협의회: 법규에 따라 설치 없음

24 협의회 조직: 위원 20인 이내 구성 없음

25 위원의 임기: 2년, 재임가능, 보궐시 전임자의 잔여임기 승계 없음

26 비밀 준수 의무: 퇴임 후까지 직무상 비밀 준수 없음

27 조사: 빈집과 그 부지 실태조사: 지자체장이 2년마다 시행

28 보고요구: 소유자 등에게 빈집의 관리상황을 보고 요구
자료 확인 요청: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세 자

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

29 출입조사: 출입조사의 절차와 방법 실태조사: 지자체장이 2년마다 시행

30 위임: 조례의 시행은 시장이 행함 준용: 지원보조금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31
과태료: 관리명령 불응, 특정빈집 관리명령 불응 등, 출입조사

방해 등 50만엔 이하 과태료 처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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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국가 상위 3개 단어

일본

단어 관리 빈집 환경

사용 개수 284 272 35

채택비율 (%) 73.8 70.6 9.1

우리나라

단어 빈집 정비 지원

사용 개수 68 60 47

채택비율 (%) 100 88.2 69.1

표 14. 빈집조례의 명칭에 사용된 단어 비교

상기와 같이 양국의 빈집조례를 비교한 결과 차이점을 구분하면 다음 표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교토시 빈집조례 우리나라 빈집조례 표준화 내용

목적: 빈집발생예방, 적정관리, 부지의 활용, 양호한 환경조성 목적: 범죄, 붕괴, 화재발생 방지 및 정비지원

생활환경보전, 빈집활용, 빈집유통의 기본이념 없음

지자체의 책무: 빈집활용촉진, 시민단체 활동협력, 시민참여 촉진 지자체 책무: 빈집정비를 위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상의 조치가능

빈집 소유자의 책무 없음

사업자의 책무 없음

빈집에 대한 시민의 책무 시민을 빈집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

자치, 활동단체의 참여와 역할규정 없음

소유자, 사업자, 시민, 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없음

지자체 전담부서의 업무의 기본시책 없음

빈집발생예방에 대한 상담과 지도 없음

특정빈집의 지정과 관리 절차 부득이한 경우의 철거규정만 있음

철거부지의 적절한 활용조치 규정 없음

빈집법규에 따라 빈집대책 협의회 설치 없음

퇴임 후까지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 정보누설시 과태료 부과규정

관리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 없음

표 13. 일본 교토시 빈집조례와 우리나라 빈집조례 표준화 내용의 차이점 비교

3. 빈집조례의 명칭비교

다음 표 14와 같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자체 빈집조례에 사용된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3개 단어를 비교하였다.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빈집’이라는 단어를 제외

하고 양국이 각기 다른 결과로 나타난 단어만 분석하였다. 일본은 ‘관리 73.8%’, ‘환경 

9.1%’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정비 88.2%’, ‘지원 69.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비

교를 보면 일본은 빈집을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우리나라는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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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Ⅳ.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일본과 우리나라의 빈집정책체계의 비교를 위하여 양국의 빈집관련 법규와 지자체

의 조례를 비교하였다. 양국의 빈집정책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빈집관련 법률 비교에서의 차이점을 보면 일본은 빈집의 관리책임을 기본적으

로 빈집문제의 유발자인 소유주에게 두고 있다. 공공은 빈집의 관리가 소유주에 의하

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 및 세제지원과 같은 유화적인 수단을 두

고 있다. 한편, 관리부전 상태에 이르게 된 빈집은 특정빈집으로 지정하여 빈집 관리명

령을 시행하고, 이에 불응하게 되면 행정대집행과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강경한 수단

을 강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빈집조례 비교분석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집조례의 제정 목적이 일본은 빈집의 발생예방과 적정관리 및 부지의 활용

과 양호한 환경의 조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범죄나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빈집정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둘째, 일본은 빈집의 소유자와 빈집정비사업 등의 사업자, 시민단체, 전담부서 등의 

참여에 대한 각각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참여

자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일본은 관리부전에 빠져 문제가 되는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되는 빈

집에 대한 철거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넷째, 일본은 빈집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과 지도활동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

나라는 이미 발생한 빈집의 정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빈집조례의 명칭에 사용된 단어의 사용빈도 비교결과를 요약하면 일본

은 빈집을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비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

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2.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일본과 우리나라의 빈집관련 법과 조례의 비교분석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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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빈집문제의 원인제공자인 빈집 소유자 책임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법

규는 안전상, 공익상 위해가 되는 빈집을 공공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나 이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 이는 빈집 소유자의 책임을 방

임하는 것이며, 자비를 들여 자진철거에 나서는 소유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방치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모순이 있다.

둘째, 빈집정책 체계가 빈집문제에 대하여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

어질 수 있는 구조로 구축되어야 한다. 공공은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

도록 마련되어야 바람직하다. 빈집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문제이므로 자

발적인 시민의 참여가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다. 빈집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이 

직접 빈집의 정비나 지원에 나서는 것에는 재정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빈집정책이 빈집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준비되

어야 한다. 빈집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빈집문제의 확산을 방지하는 최선책

일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빈집정책체계 수립에 있어 참조할 사례로서, 우리나라보다 먼

저 빈집정책을 시행해 온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먼저 빈집정책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일본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향후 과제로 비교 대상국을 모범적으로 빈집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다중으로 비교하여 분석한다면, 본 연구 보다 더 큰 시사점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빈집문제의 원인제공자인 빈집 소유자 책임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빈집정책 체계가 시민과 각종 활동단체들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로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빈집정책이 빈집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준비되

어야 한다.

12 제11조(빈집의 철거)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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